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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1989년이래로 미국은 매년 교역국의 지식재산 보호 현황을 평가하는 통상법 특별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 이하 「301조 보고서」라 함)를 발표하고 있다.1)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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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도 미국 통상대표부(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87개 교역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48개 국가를 우선감시국(Priority Watch List), 감시국(Watch List) 및 306조 

모니터링 대상국(Section 306 Monitoring)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지정 및 대응 조치

는 산업계, 기타 민간 부문의 대표자, 의회, 외국 정부 및 수많은 미국 정부 기관이 참

여하는 협의에 의한 것이다.

  매년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도 및 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은 아니다. 개별 국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식

재산권이 침해되었거나 보호의 필요성을 느낀 개별 기업이나 이를 대변하는 민간 기

구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컨대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같

은 경우에는 매년 각국에서의 침해 상황과 개별 국가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제도

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 내용은 대부분 NTE에 반영되곤 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대상국가에 대한 평가과정에서도 업체나 민간기관의 역할은 빠지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로비를 하게 되며, 공론화된 민간기구의 의

사를 미국 정부로서는 외면하기 힘들게 된다. 예컨대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는 2003년 2월 통상대표부에 대하여, 대만, 러시아 등을 우선

감시국 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반영하여 통상대표부는 스페셜 301조 보

고서에 대만, 러시아를 우선감시국 대상에 추가한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미국이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하나의 요소

로서 판단하고, 또한 그 판단 과정에서는 지식재산권자와 이를 대표하는 민간기구가 

관여하게 된다. 나아가 TRIPs라고 하는 협정 체제 자체가 Pfizer라고 하는 다국적 기

업 경영인의 로비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나, 제도화된 USTR의 Special 301 Report 자

체가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라고 하는 민간 기구의 로비에 

의한 것임을 볼 때 지적재산 관련 무역정책에 있어 민간기구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

다.2)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3)에서 ① 지

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1)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에서는 미국 통상대표부로 하여금 매년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및 

외국에 대한 직접투자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왜곡하는 각국의 행위·정책·관행을 

지정하고 분석하며, 이러한 행위·정책·관행이 미국의 상거래에 미치는 통상 왜곡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s: NTE)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상원 재정위원회와 하원의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물론 TRIPs가 단순히 로비활동의 결과만은 아니다. 백여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협상의 결과로 

체결된 이 협정이 한 기업의 로비활동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다만 그 시초가 된 것이 

Pfizer라고 하는 한 기업의 경영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만은 여러 연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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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②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

위 등을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그리고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

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5조 제1항),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

해자를 대변하는 제3자도 통관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무

역정책에 있어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

약하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지식재산 관련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거의 대부

분이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다. 나아가서는 국내에 진출한 외

국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창구로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무역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방법, 나

아가 이 활용과정에서 민간 기구가 작용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무역정책과 지식재산이 갖는 특성을 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

산을 활용한 무역정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예를 살펴본다. 미국의 예를 중

심으로 무역정책에 있어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하여 확인하며, 특히 지식재산

권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한다. 어떠한 단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를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어떻게 반영할 것인

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I. 무역정책과 지식재산

1. 무역정책의 의의

  「무역정책」이란 국가가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상품등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자신 및/또

는 국내외의 관계기관을 통하여 일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대외적·대

내적 수단을 이용하면서, 무역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공식적·비공식적 행위를 말한

다.4) 무역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되나, 그 정책수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경

로가 활용된다. 예컨대 정부 자체가 외국을 상대로 양자간 협상을 시도하거나 GATT

와 같은 다자간 협상을 이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수출기업에 대하여 생산

보조금이나 수출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관세 정책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4) 池本淸, 國際貿易論の硏究 - 國際貿易理論·貿易政策·海外直接投資 -, 千倉書房, 198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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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수출입을 통제하기도 한다. 때로는 환율 정책을 이

용하기도 하며, 비경제적 사항에 있어서 일정 규제나 요구 사항의 준수를 요구함으로

써 시장접근을 통제해 수출입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무역정책은 이루어진다.

(1)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

  이러한 무역정책은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이라는 두 개의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를 따라 살펴본다면, 영국의 산업자본은 

자율적 자본축적 시스템을 확립한다고 하는 목적 아래 중상주의정책을 타파하고 자유

무역정책을 세계에 전파하였다. 예컨대 18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영국은 곡물조례나 

항해조례 등을 폐지하고 관세품목을 축소하였으며, 1860년에는 프랑스와의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최혜국 대우조항을 도입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후발 자본

주의국가의 산업자본은 영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보

호무역을 들고 나왔다. 독일과 같은 경우 1870년대말에 확립한 신관세정책체제는 고도

로 발전한 자국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독점보호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제껏 F. List가 주장하던 유치산업보호관세와는 현저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1934년 이전까지 미국의 무역정책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주도아래 보호주의라는 원

리 아래 이루어졌다. 특히 「1930년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일명 Smoot-Hawley

법)」은 국내업계를 보호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율의 관세부과라는 무역장벽

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5)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무역정책체제는 1930년대 세

계적인 대공황을 거치면서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보호주의가 더 이상 바람직한 무역

정책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절실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체제가 모색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관세결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1934년 상호

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 of 1934)이 제정되면서 미국은 1970년대

말까지 자유무역주의를 기조로 한 무역정책을 취하게 된다.

  자유무역주의가 정부의 방임, 불간섭 정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자유무역정책

의 의의는 자유무역을 국내외에 정책적, 외교적으로 강제하는 점에 있다. 때문에 자유

무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결코 반제국주의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간섭이나 강제가 정당화되었다.6) 이러한 면에서 1980년대 보인 미국의 

5) 이러한 미국의 고관세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최소한 경제공황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고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인 일

반적인 평가이다.

6) 자유무역론이 이데올로기로서 견고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강자의 이데올로기이라는 

점만은 아니다. 자유거래의 실현은 자본의 흐름에 있어 이상이며, 보호정책이 불가결하다고 하는 약

소 자본조차도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원한다 하겠다.



지식재산 관련 무역정책에 있어 민간기구의 역할  5

무역정책 변화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라고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자유무역의 

필수전제조건으로서 공정무역(Fair Trade)을 강조한 것은 자유무역주의의 포기라기보

다는 활용 정책 수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그 정책과정에서 자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내적으로는 그 활용방안을 강화하고 외국

을 상대로는 그 보호 제도를 확립하도록 자극한 미국의 예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확

인하고 지식사회가 도래할 것을 예상한 미국의 대응이라 할 것이다.7)

(2) 무역정책의 수단

  무역정책은 먼저 수출확대정책과 수입규제정책으로 구현된다. 수출확대정책으로는 

생산보조금이나 수출장려금의 지급, 환율의 인하 등을 들 수 있으며, 수입규제정책으

로는 관세정책이나 비관세정책을 들 수 있다. 비관세 정책은 국제무역을 직·간접적으

로 제한하는 관세이외의 모든 조치로서 수출수량할당제도, 수출보조금, 덤핑, 수출자율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품목 수입의 격증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나 시장

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

치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무역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

라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즉 ① 자국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대

상으로 하는 조치, ② 자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 및 ③ 자국 기

업이 수출하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자국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서는 반덤핑 규정이나 상

계관세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② 자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로

서는 긴급구제조치 등을 들 수 있다. ③ 자국 기업이 수출하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서는 예컨대 미국의 1974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규

정의 의도는 외국 정부들이 미국 기업들의 시장접근을 불공정하게 제약하는 관행을 

미국시장폐쇄라는 위협에 의하여 분쇄하고자 하는 것인데, 외국 시장의 무역장벽을 효

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미행정부

에게 위임되어 있다. 특히 이 301조 조항은 불공정한 무역장벽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

는 특정 상품 또는 부문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상품 또는 부문에 대해서도 보복조치

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협

적인 협상 무기였다.8)

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8) 원래 1974년도 통상법 제301조의 운영은 무역대표부가 조사활동을 하고 최종 시행결정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8년도 종합통상경쟁력법에서는 대통령의 자의적 재량권을 축소하고 무역

대표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동법은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업계의 청원을 기다릴 필요없이 외

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고 우선협상대상국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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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을 활용한 무역정책의 등장

(1) 지식재산의 의의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

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발명·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영화나 음악과 같은 저작물처럼 예술·문학·음악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의 발전

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들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특허법·실용신

안법·디자인법과 같은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 등을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유무역정책」과 「특허의 보호」는 숙명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을 보

여왔다.9) 1846년 곡물법을 폐지하여 자유무역정책으로 전환한 영국은 특허를 중상주

의의 유물로 보고, 상호주의에 의하여 그 무역장벽성을 경감하고자 했다.10) 1870년대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은 보호무역을 무기로 영국에 도전하고, 세계는 제

국주의 시대에 돌입한다. 이때의 시대 정신을 표현한 파리협약은 특허독립의 원칙을 

들면서, 발명특허를 국가주권 아래 두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

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을 때라고 할 수 있어서 지식재산의 보호는 소위 「속지주

의」라 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당해 국가만의 문제라는 것이 전통적인 이해로 자

리잡는다. 더군다나 이는 산업정책적 판단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재산권 제도

에 있어서는 더욱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했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어떤 지식재산권 제

도를 두고 이를 어떻게 집행하는가의 문제는 다른 국가가 관여할 바의 문제가 아니었

다. 그리고 이 가운데 외국인의 권리는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아래 보호되었다.11)

(2) 전통적 지식재산제도의 수정

  지식재산에 있어서의 「속지주의」와「내국민대우의 원칙」은 1980년대 미국이 지

식재산을 무역정책과 연계하면서 변화를 갖게 된다. 비록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당해 

국가의 범위에 한한다는「속지주의」원칙은 변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자국의 지식재산

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를 정비하도록 외국에 요구하게 된다. 또한 1984년 반도체칩보호법에서는 마스크 워크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다. 이때 특정 부문별 시장개방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 정책관행에 대해서

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9) 本間忠良, 歷史的必然としての世界特許權: 現實主義と機能主義, そして政治化のすすめ, 特許硏究, 

No.28, 特許廳/發明協會, 참조.

10) 1869년 네덜란드가 특허법을 폐지한 것도 이러한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11) 이는 1883년 체결된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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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work)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미국내에서도 법적 보호를 인

정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두었다. 즉 지금까지의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대신하여 「상호주의의 원칙」을 채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게 된다(17 USC 

902).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미국의 무역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스페셜 

301조」이다. 1974년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은 증가하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

역관행을 시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정되었다. 이 법 제301조는 대통령에게 외국의 불

합리하고 부당한 수입 제한으로 인하여 미국의 상거래가 영향을 받을 경우 무역 특혜

의 정지, 상계관세 부과, 기타 수입 규제 등의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였다.12)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도 재정적자가 가중되자 1988년 미국 의회는 이

른바 종합통상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을 제정하

여 1974년 통상법을 상당 부분 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기존 301조를 개정한 이른바 

슈퍼 301조를 두었다. 기존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불공정한 무역관행 조사 및 보

복 권한을 무역대표부에 넘기면서 무역정책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무역

대표부로 하여금 시한을 정해 불공정 무역 국가를 지목하고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 국가에 대해 일정한 조치(최종적으로는 보복 조치 포함)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였

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 한정하여 보복조치를 규정하는 스페셜 301조를 둠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부정하고 그로 인하여 미국 상품에 악영향을 주는 관행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하고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국으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STR는 매년 4월 30일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작성

하는데, 이것은 매년 3월 31일 의회에 제출하는 NTE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라 할 수 있다.

(3) 경쟁력 수단으로서 지식재산의 등장

  이처럼 미국의 무역정책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게 된 것은 먼저 무역

적자의 증가라고 하는 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자국의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

를 찾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즉 1970년 중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된 산업경

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프로 페이턴트(pro patent) 정책을 실

시하게 된다. 즉 독점규제정책을 완화하고 연구개발등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통

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 한다. 1978년에는 Bayh-Dole 법을 통하여 연방자금을 

12) 미국이 GATT 체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최경수, “스페셜 301조, 미국의 대외 지식재산권 보호 무기”, 저작권문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3.6., 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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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연구에 대하여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1982년에는 특허 

결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법원으로서 특허전담 연방항소법원(CAFC)을 설치한다. 또한 

1980년의 Diamond v. Chakrabaty 판결을 기점으로 미생물, 생명조직 및 실험기술 등

이 특허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으며, 1981년 초 Diamond v. Diehr 판결에서는 물리적 

과정을 뒷받침하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은 부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허가 가능하

다고 하면서, 특허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나아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을 통하여 미국의 이해를 충

족시키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의문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산업경쟁

력의 회복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강화에 노력하자는 주장의 예로는 소위 영보고서

(Young Report)13)가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지났으나, 여전히 미국의 무역수지는 적자이며, 실제 영 보고서에서 경쟁력을 회복

하고자 했던 제조업의 주도권은 이미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에 넘어간 지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보고서에서 의례적으로밖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비스업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이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할 뿐이라는 지

적14)도 있다. 나아가 특허의 강화가 실제로 기술혁신에 기여한 바는 없거나 미약하며, 

Bayh-Dole 법 역시 미국 대학의 특허등록 증대를 가져온 유일한 이유가 될 수는 없

다고 지적15)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은 일응 수긍할 면이 있다. Young Report에서 목적으로 한 것은 제조산

업의 국가경쟁력이었다. 즉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서 지식

재산권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지, 지식재산권 산업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은 아니

었다. 이러한 점에서 1996년 5월,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에서 작성한 보고서16)가 

최근 산업의 트렌드는 모두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전에 귀결되었다고 하여도 좋다고 

한 지적은 지식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식재산을 활용한 무역정책이 미국에서 일정 부분 효과를 이루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소위 프로 페이턴트 정책이란 이름으로 특허를 중심으로 

13) Global Competition: The New Reality, The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anuary 25, 1985). 1983년 6월 레이건 대통령에 

의하여 소집된 산업경쟁력위원회가 1985년 1월에 제출한 보고서로서, ① 지식재산의 강화, ② 통상

정책의 통합, ③ 투자 비용의 축소, ④ 노동력의 유동화라는 4개의 정책을 제언한다.

14) 本間忠良, 技術法のフロンティ:　ヤング報告書を超えて, 特許ニュース, No.9886, 참조.

15) 서환주, 미국의 특허제도 개혁을 둘러싼 최근 논의 동향, STEPI 과학기술정책지, Vol. 13, No. 2, 

2003.에 자세히 소개되었으니 참조 바람.

16) Federal Trade Commission Staff Report, ANTICIPATING THE 21ST CENTURY : 

COMPERIRION POLICY IN THE NEW HIGH-TECH, GLOBAL MARKET PLACE, Volume 

1(U.S. Federal Trade Commission, May 1996). <http://www.ftc.gov/opp/global/gc_v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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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정책 수단이 설령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크게 지식재산권의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 그 효과를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1990년이래

로 미국의 저작권 산업을 분석한 보고서17)에서는 저작권 관련 산업이 미국에 있어 가

장 크며 고성장의 경제 분야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에 의할 때 2002년 미국 주된 

저작권 산업18)은 미국 GDP의 6%인 6,266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노동력의 

4%인 548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권과 관련한 산업19)은 미국 GDP의 12%

인 1조 2500억 달러를 차지하고, 노동력의 8.41%인 1,147만명이 종사한다. 이 수치는 

1,450만명의 21개 제조업 종사자 및 1,530만명의 복지·사회 지원 종사자에 근접하는 

것이다. 특히 1997-2001년 사이에 전체 산업이 1.39%의 연간 고용성장율을 보인데 비

하여, 저작권 산업은 그 두 배가 넘는 3.19%의 연간 성장률을 보였다. 함께 2002년 미

국 저작권 산업의 수출액은 892억 6천만 달러로, 이는 화학 산업이나, 자동차, 항공 산

업과 같은 다른 산업 분야를 능가하는 수치이다.20)

  이와 같이 지식재산을 배경으로 미국 산업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

히 프로 페이턴트를 실패한 정책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지식사회로의 전환 과

정에서 미국이 취한 시의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 제조산업이 갖는 성장의 한계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가 경험한 바 있고 또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

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미국의 정책은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III. 무역정책에 있어 민간 기구

  무역정책론의 전통적 접근에 있어서 민간부문은 정부의 정책수단을 수동적으로 받

아들여 시장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왔다. 즉 정부의 무역정책 책정은 민간부문의 영향

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민간부문은 관세나 보조금 등 정책수단에 대한 정

17) 1990년에 첫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로, 가장 최근인 2004년까지 총 10회를 발표하였다. 특히 2004년 

보고서는 WIPO의 통계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18) 주된 목적이 저작물을 생산하고 배포하는 것인 산업. 예컨대 출판, 음반, 음악, 신문,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산업.

19) 저작권 관련 산업은 부분 저작권 산업, 비전용 보조산업 및 상호 의존 산업을 포함한다. 부분

(partial) 저작권 산업이란 일부 제품이 저작물인 산업이다. 예컨대 견직물이나 건축자재와 같은 것

에 디자인을 입히는 산업과 같은 것이다. 비전용 보조(non-dedicated support) 산업이란 소비자나 

상업자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를 포함하며, 상호의존(interdependent)산업이란 저작물을 창작, 복제, 

사용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장치를 제작·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20) Stephen E. Siwek,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 The 2004 Report,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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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정책적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경제적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21) 때로는 민간 

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의 무역정책과 산업계의 요구를 조화시키려 노력하기도 하나, 이 

역시도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는데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정부의 무역정책에 있어 민간기구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민간

기구가 직접 무역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민간기구의 영향력은 지

대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미국 무역정책 과정에서 민간기구가 차지하는 지위와 구성 

및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근거규정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과정에서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자문에 응하게 된 

것은 「1974 통상법」Section 135(19 U.S.C. 2155)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부터

이다. 동경 라운드 다각적 통상교섭과 그 실시법인 1979년 통상협정법의 성립에 자문

위원회가 이룬 적극적인 공헌을 감안하여, 의회는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 제1631조

에 자문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규정하였다. 의회는 또한 종전부터의 임무에 추가

하여 미국 통상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자문위원회가 제공할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책무를 확대시켰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민간부문으로부터 일정 사항에 대하여 정보

와 자문을 구하며, 나아가서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 U.S.C. 2155 (a)). 

즉 대통령은 ①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협상 대상과 조건, ② 통상 협상이 일단 시

작되면 그 작용 및 ③ 미국 통상 정책의 발전, 집행 등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등에 

대하여 민간 분야으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구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민간부문과 미

국의 현행 무역정책에 관하여 일정 사항22)을 포함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위에서 말한 자문·협의 등을 위하여 「무역정책 및 협상을 위한 자문위원

회(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 ACTPN)」를 설치하여

야 하며(19 U.S.C. 2155 (b)), 산업, 노동, 농업, 서비스, 투자, 방위 및 기타에 대한 개

별적인 일반 정책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분야별 또는 기능별 자

문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오웅탁, 무역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관계, 경제연구, 제14권 1호, 39면.

22) ① 주요 다자간·양자간 협상 과제 및 그 진행 절차, ② 최근 종결된 다자간·양자간 통상 협정과 무

역 분쟁 결과에 대한 이행·운용 및 효과, ③ 미국 통상법에 따른 조치와 그 조치의 효과, ④ 적절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기타 통상 영역에서의 중요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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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구성23)

  USTR은 농무성, 상무성, 노동성 기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한

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3계층으로 구성된다. 최상층에는 필수적 자문위원회인 

ACTPN이 위치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노동, 산업, 농업,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 소매

업, 소비자, 일반 국민 등 각계를 대표하는 45명 이내로 구성된다. 무역정책과 협상 등 

무역정책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책지침(overall policy guidance)을 제시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위원은 USTR의 추천에 의하여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며, 4년간 활동하

게 된다. 이 위원회는 USTR의 요구나 회원 3분의 2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위원장

은 위원회에서 호선된다.

  두 번째 층의 민간자문위원회는 주요 경제부문(제조업, 농업, 노동, 서비스산업, 투

자, 환경, 국방 등)을 대표하는 정책자문회의(policy advisory committees)로서 정부의 

무역정책 관련 조치들이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하도록 되어 있

다. 대표적인 위원회로서는 농업기술자문위원회(Agricultural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산업부문자문위원회(Industry Sector Advisory Committee), 노동부문자

문위원회(Labor Sector Advisory Committee) 등이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층의 위원회는 분야별 자문위원회(Industry Sector Advisory 

Committees for Trade Policy Matters : ISACs)와 기능별 자문위원회(Industry 

Functional Advisory Committees for Trade Policy Matters :IFACs)로 나뉜다. 이는 

여러 부문에 걸쳐 각 부문의 전문가들로서 구성되며, 각자의 부문과 관련된 무역문제

에 관하여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장관과 USTR 

아래에는 현재 17개의 ISACs24)와 4개의 IFACs25)가 설치되어 있다. ISACs는 미국 산

업의 특정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하여 정보와 자문을 제공한다. IFACs의 경

우는 예컨대 관세나 제품 표준, 지식재산이나 전자상거래와 같이 모든 산업 분야에 걸

쳐져 있는 쟁점에 중점을 둔다. ISAC와 IFAC의 위원은 관련 장관과의 협의아래 

USTR이 지명하는데(19 U.S.C. 2155 (c)), 각 IASC는 광범위한 산업적 전망이 반영될 

23) 최병선,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과정, 행정논총 34(2), 1996.12., 117-118면 참조.

24) Aerospace Equipment (ISAC 1), Capital Goods (ISAC 2), Chemicals and Allied Products (ISAC 

3), Consumer Goods (ISAC 4), Electronics and Instrumentation (ISAC 5), Energy (ISAC 6), 

Ferrous Ores and Metals (ISAC 7), Footwear, Leather, and Leather Products (ISAC 8), Building 

Products and Other Materials (ISAC 9), Lumber and Wood Products (ISAC 10), Nonferrous 

Ores and Metals (ISAC 11), Paper and Paper Products (ISAC 12), Services (ISAC 13), Small 

and Minority Business (ISAC 14), Textiles and Apparel (ISAC 15), Transportation, Construction, 

Mining, and Agricultural Equipment (ISAC 16), Wholesaling and Retailing (ISAC 17)

25) Customs (IFAC 1), Standards (IFAC 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AC 3), Electronic 

Commerce (IFA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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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각 IFAC에 위원을 선택할 수 있다.26) 위원회는 평균 1년에 4회 정도 개최

되며, 경비는 자비에 의한다.

3. 민간 기구 역할의 배경

  이와 같이 미국의 무역정책에 있어 민간기업의 영향력이 큰 것은 미국 무역정책 결

정구조의 특이성에서 비롯한 것일 수 있다. 즉 미국 헌법 제1조는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권한(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은 의회에 속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무역정책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있음을 명백히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미행정부의 각종 무역협정 프로그램의 이행이나 관세의 부과를 비

롯한 모든 수입제한조치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입법한 각종 무역관련법에 기초하여 그 

범위내에서 또는 의회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된 권한에 입각하여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무역정책의 궁극적 권한과 책임을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어느 국

가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다.27)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미국의 무역정책은 상당히 산업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의회에

서의 무역정책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의회가 특수이익보다는 국민 일반의 이

익과 공익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다르게, 업계의 

보호주의 압력과 로비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공개적인 의사진행은 자유무

역을 지향하는 의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신을 펴기 어렵게 만들고, 또한 공개적 의사

진행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갖추고 있는 집단은 결국 특수

이익집단이므로 좀 더 공개적인 의사진행은 결국 이들이 자신의 목표를 좀 더 관철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다.28) 물론 미국에 있어 무역정책의 개발과 조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USTR이나, 여전히 그는 모든 무역협상 프

로그램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대하여 보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무역정책에 있어 민간부문에 자문을 구하고 또한 협

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자문 위원회 제도는 일응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

분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민간의 의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26) 예컨대 IFAC4 의 경우 40명의 위원을 두는데, 23명은 직접 지명된 자이고, 17명은 17개의 개별 

ISACs을 대표하여 선출된 자이다.

27) 최병선(23) 103면.

28) 이러한 지적과 이에 대한 실제적 증거로서 섬유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입법에 대해서는 I.M. 

Destler, American Trade Politics, Washington, D.C.; Institutee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92). 

pp.67-71 참조. 최병선, 상게서, 10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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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경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민간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대부분 여론

을 주도할 수 있는 소위 특수이익집단의 자들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1996년 IFAC 3

의 경우에는 하나의 소비자 대표도 포함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자로만 구성되어 있었

다.29)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미국의 무역정책 과정에서는 민간 기구의 영향이 지대

하게 반영될 수 있었다.

IV. 지식재산 관련 무역정책에 있어 민간 기구

  이와 같이 무역정책에 있어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이 큰 미국에 있어 그 영향력

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식재산 분야이다. 기존의 산업 분야에서 민간부문이 정부의 

무역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면,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그 반

대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식재산 분야를 무역정책에 연계하자고 제안하

고 이를 정부에 관철한 것은 민간 기업이었으며, 이때 활용된 것이 민간 기업이 조직

한 민간 기구체였다. 그리고 이 민간 부문의 역할은 결국 TRIPs 협정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도출되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 뿐만 미국의 양자간 무역협상에서 활용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발표가 제도화되는 과정에는 IIPA라는 민간 기구의 역할이 컸

다. 아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 제도와 무역 체제를 연계시킨 TRIPs 협정 

및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제도화 과정에서 활동한 민간부문의 역할을 소개한다. 그리

고 현재 미국의 지식재산 관련 무역정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간 기구를 소

개하며, 이들 민간기구의 활동 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1. TRIPs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

  지식재산 정책을 무역정책에 연계한 것은 민간 기업에 의한 것이었다. 즉 지식재산

권을 GATT 체제로 끌어들인 것은 미국 정부이나, 그 배후에는 민간 기업이 자리하

고 있었다. 보다 직접적으로 지식재산 영역을 무역정책 영역에 연결시킨 것은 미국의 

Pfizer이다.30) Pfizer는 어느 기업보다도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였으며, 인도와 같은 

29) 이 당시 위원은 기업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The Gorlin Group, Monsanto, General Mills, Inc., Apple Computer, Jenkins and 

Gilchrist, IBM Corp., Generic Pharmaceutical Industry Association, Schwab Goldberg Price and 

Dannay, 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3M, Voice Capture, Inc., Palumbo 

and Cerrell, BGE, Ltd., Time Warner, E.I. Du Pont; American Crop Protection Association, B.F. 

Goodrich, International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Eastman 

Kodak Company, K & F Industries, Inc.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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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에 의한 위협을 경험한 바 있었다. 이에 Pfizer로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필요성을 WIPO에서 실

현할 수는 없었다. WIPO가 관할하던 특허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저작권

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하에서는 권리의 강제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는데, 협약을 개정하여 권리의 강제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WIPO를 통하여 개발

도상국에서의 특허권 보호 강화를 시도한 미국 제약업체의 노력은 실패를 경험한 바 

있었다.31) 즉 Pfizer는 의약품을 특허권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파리협약의 개정을 시도

하였으나, 「1회원국 1의결권」이라는 WIPO의 의결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 때

문에 수적 우세를 보인 개발도상국에 의하여 저지되었다.32) Pfizer로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더 이상 WIPO에서 논의를 진행시킬 의욕을 느낄 수 없었으며, 미국 정부로서

도 더 이상 논의를 진행시키면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이 WIPO에서 탈퇴하여 WIPO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워싱턴 정가에서는 지식재산 정책을 무역정책과 연관시

키려는 소수 기업가 그룹이 있었다. Pfizer의 CEO였던 Edmund Pratt 역시 이 그룹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였다. 그들은 GATT에 지식재산에 

대한 협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급진적인 사고였다.

  Pfizer의 경영진은 두 가지 방식에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Pfizer는 지식재산을 무역정책과 연계하는 사고 방식을 유포시키기 시작하였다. 미국 

대기업의 CEO로서 Pratt는 무역관련 단체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며 활동할 수 있었

으며, 전국대외무역위원회(NFTC :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와 BRT(Business 

Round Table)에서 무역과 지식재산 및 투자에 대하여 강연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Pfizer 고위층 역시 국내외 무역 관련 단체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발표를 하기 시작

하였다. 예컨대 Pfizer의 회장인 Gerald Laubach는 미국 제약협회(PMA :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와 레이건 대통령이 설치한 경쟁력위원회

(the Council on Competitiveness)의 위원이었으며, Pfizer의 고문역인 Lou Clemente

는 USCIB (U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의 지적재산 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를 주재하였다. Pfizer 국제 회장인 Bob Neimeth는 OECD 경제

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의 미국측 

30) Susan Sell, Private Power, Public Power: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mbridge Unversity Press, New York, 1999, 213-221; Peter Drahos with John Braithwaite, 

Information Feudalism: Who Owns the Knowledge Economy?, Earthscan, London, 2002. 등 참조.

31) Michael P. Ryan, Knowledge Diplomacy, 1988, 104면.

32) Michael A. Santoro & Lynn sharp Plaine, Pfizer: Glob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Harvard Business School Case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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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었다. 지식재산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하부 경제단체나 위원

회 등에 전달되었으며, 이와 같이 전략적 경제 단체의 주요 직책을 차지한 Pfizer 경

영진은 지식재산에 대한 무역정책적 접근 방식에 산업계를 유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업계의 반응은 정부로 하여금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Pfizer는 무역협상자문위원회(ACTN :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Negotiation)를 계기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합하게 된다. ACTN은 1974년 통상법에 

의하여 민간 자문 위원회 체제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민간 자문위원회 체제는 

미국의 통상 목표와 경제계를 조화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ACTN은 이 체제

의 정점에 있었다. Pratt는 Pfizer내의 다른 경영진의 도움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을 고

려하면서 미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원이 되어간다. 1979년 Pratt는 ACTN의 

일원이 되었으며, 1981년에는 위원장이 되었다.33) 이 위원회는 전적으로 자문 위원회

였으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직접 접

근할 수 있었으며, 국가 이익 차원에서 미국의 통상 정책과 협상 과제에 대하여 자문

할 의무를 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을 무역정책과 연계하려는 전략이 나오게 되었다. Pratt이

외에도 IBM과 Du Pont의 CEO들이 ACTN에 참여하고 있었다. Pratt의 지휘아래 

ACTN은 광범위한 무역 및 투자 계획을 세우게 된다. ACTN에 지식재산 관련 특별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당시 IBM의 회장이었던 John Opel이 위원장이 된다. 

Pratt가 ACTN의 위원장이었던 6년간 그는 USTR의 위원장34)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

면서, 미국의 서비스, 투자 및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된다.

  미국 정부에 대한 ACTN의 기본 메시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정당한 성과

를 얻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으로서는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다. IMF와 세계은행에 있는 미국측 인사로 하여금 대출시에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의 구조·개발 기구로서는 그들의 기금을 

사용하면서 지식재산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이러한 ACTN의 메시지는 지속적

으로 반복되면서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여, 1980년대 개발도상국과의 쌍무 투자 조약에

는 자동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포함하게 되었다.

  Opel과 Pratt는 USTR과 함께 지식재산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1981년 Brock는 

새로운 다자간 통상 협상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에서 EC, 일본 

및 캐나다와 함께 4개국 그룹(Quad : the Quadrilateral Group)을 결성한다.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장래의 통상 협상이 가져야 할 사항이나 내용에 대하여 

33) 1980년대 위원회의 대표는 대통령에 의하여 지명되었으며, Pratt는 카터 대통령이 지명하였다.

34) William E. Brock III(1981-1985), Clayton K. Yeutter(1985-1989)



16  지식재산연구 제2권 제1호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미국과 유럽사이의 공감대가 없이는 새로운 다자간 통상 협상

의 가능성은 없었다. 일단 이들 국가가 다자간 통상 협상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공감

대를 가지면, 통상 협상은 시작될 듯 싶었다. Yeutter은 새로운 통상협상에 대한 지식

재산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문제는 Pratt와 Opel이 설명한 바와 같이 

Quad 회의에 갔을 때 다른 Quad 회원으로부터 지식재산과 통상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지지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Pratt와 Opel는 다음 통상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 포함되도록 Quad 국가내 경

제 그룹들이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는 지식재산권이 다음 무

역협상에 있어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유럽이나 일본 

경제업계가 믿도록 하게 한 것을 의미하였다.

  Pratt와 Opel은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1986년 3월 지적재산위원회(IPC :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를 창설한다. 이 IPC는 13개 미국 대기업의 협의체로서, 현재 진

행되고 있는 다자간 통상 협상인 GATT 협상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폭넓은 합의 협상

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자신들을 설명하였다. 실제 IPC의 주요 대상은 유럽이었다. 일

단 유럽이 협상에 참여하면 일본은 따라오든지, 적어도 심각한 반대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었다.35) 유럽과 일본 기업의 지지가 절실했다. 고위급 경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

성할 필요가 있었다. IPC에 속한 미국 기업의 CEO들은 유럽과 일본에서 경영 파트너

들과 접촉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 통상 협상에서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도록 그들 정부

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작지만 매우 고위급의 유력한 경영 네트워크가 작용

하기 시작하였다. IPC는 또한 1986년 6월에는 유럽에, 1986년 8월에는 일본에 대표사

절단을 파견하여 GATT가 지식재산권의 세계적인 집행체가 된다면 유럽이나 일본으

로서도 이익을 볼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이러한 IPC의 노력은 유럽과 일본 산업이 그

들 정부에 지식재산권을 통상 정책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1986년 7월 Punta del Este 

각료선언을 통하여 결실을 맺는다.36)

2.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민간 부문의 역할

  1974년 통상법 제181조는 매년 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 제1303조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USTR로 하여금 

35) 캐나다의 경우 Quad의 회원이라도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36) IIPA는 다자협상보다는 미국과 개도국간의 양자협상을 선호하였다. 오히려 IIPA는 미국정부가 다

자협상에 주력함으로 인하여 양자협상에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GATT체제에

서의 다자협상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USTR의 끈질긴 설득으로 인하여 IIPA는 마지못해 우루과이라

운드에서의 저작권 협상을 지지하게 된다.; 박준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의 한계에 관

한 소고, 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 13호(2001.12),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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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E 제출 후 30일(4월 30일까지) 이내에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신뢰한 미국인의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접근을 부정하는 국가를 

특정하고, 그러한 국가를 「우선국」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별도로 매년 USTR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는 과정

에는 IIPA라는 저작권 단체의 로비 활동이 있었다.

  Pfizer를 비롯한 미국의 제약업체나 컴퓨터 관련 업체가 GATT를 중심으로 하는 다

자간의 외교협상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세계적인 강화 전략을 취한 것에 반하여, 저작

권 관련 산업은 양자협상을 선호하였다. 저작권 관련 산업은 당시의 저작권에 관한 국

제적 협약인 베른협약상의 저작권의 보호정도에는 만족하고 있었나, 개발도상국에서 

저작권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1984년 통상법

에서 규정한 USTR의 301조 지식재산권 명령에 의제를 제안하고자 IIPA를 설립한다. 

그리고 이 협회를 통하여 USTR이 조사 및 관련 제재를 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관

행」정책에 지식재산권의 보호 실패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필요

성을 호소하기 위하여 미국 저작물에 대한 세계 해적판 시장의 규모를 조사하게 된다. 

이에 1985년 IIPA는 USTR에 “U.S. Government Trade Policy: Views of the 

Copyright industry”라는 제목의 백서와 “Piracy of U.S. Copyrighted Works in Ten 

Selected Countri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서는 선정된 10개의 국가

별37)로, 영화,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서 등의 해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 

규모를 정리하고 있으며, 백서에서는 301조상의 조사, 협상 및 제재 경고를 공격적으

로 사용하자는 양자간 외교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그 피해 규모로 인

해 상당한 정치적 충격을 야기하였으며, 실제 USTR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저작권 침

해를 이유로 한 301조상의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나아가 저작권 문제에 대한 USTR의 연례적 대응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IIPA는 

1989년 통상법에서 301조를 수정하도록 의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결

국 USTR은 매년 차기년도의 지식재산권 정책 의제를 보고·발표하여야 하게 된다(소

위 스페셜 301조 통상 정책).38)

3. 미국 무역정책 과정에서의 작용하는 민간 기구

  매년 발표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는 미국 저작권청장, 특허청장, 

기타 연방정부 관리의 조언을 듣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정보도 

37)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브라질,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38) USTR의 1989년 보고서에서는 1985년 조사 당시 13억 달러에 달하면 10개국에서의 피해액이 6억 

4500만 달러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IIPA의 보고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피

해를 포함하면서 총 피해액이 13억 달러를 초과한다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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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유용하게 활용하게 되는데, 국제상표협회(INTA),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국제

지적재산권동맹(IIPA), 상용소프트웨어동맹(BSA), 미국약품연구제조협회(PhRMA) 등

이 제공하는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믿을 수 있는 수치로 표현된 

피해 규모나 직접 교역국에서 경험한 법률 제도등의 거래 관행이 갖는 문제점에 대하

여 제공되는 이들 정보는 정부로 하여금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39) 이

에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스페셜 301조의 작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지식재산 

관련 단체를 살펴보도록 한다.

(1)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국제지적재산권 동맹)

1) 개요

  IIPA는 국제적인 저작물 보호를 위한 다자간·양자간 노력에서 미국의 저작권 산업

을 대표하기 위하여 1984년 설립된 단체이다.40) IIPA는 스페셜 301조의 작성 작업에 

밀접한 관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자신의 이익 반영을 위하여 정부의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예컨대 저작권 보호 상태를 이유로 특정국가에 대한 무역통상법의 특

혜 적용을 거부하도록 한 바 있으며, FTA와 같은 양자간 무역협상에서도 지적재산권

의 개발에 주력한다. WTO TRIPs 협정의 집행에 관여하고 있으며, WIPO의 저작권 

관련 협의에 비정부 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주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 FTAA)나 APEC에서 저작권과 집행 쟁점에 대한 정책 개발

에 참여하고 있다.

2) 회원

  이는 미국 저작권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7개의 협회41)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협회는 1900여개의 미국 저작권 관련 회사를 대표한다. 그 구체

적인 회원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AP는 미국 출판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42)로, 미국 전역에 위치한 278개 회원을 

39) 이 보고서 자체가 USTR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조사와 조치를 

취하도록 IIPA가 의회를 상대로 로비한 결과라는 점에서 민간기구의 역할이 큰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40)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iipa.com 을 참조할 것. 특히 활동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http://www.iipa.com/pdf/IIPA%20Milestones%20-%2020%20years%2009062005.pdf 을 참조.

41) AAP(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IFTA(Independent Film & Television Alliance),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NMPA(National Musice Publishers' Association), RIAA(Reco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42)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publishers.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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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하고 있다. AAP는 출판 환경의 개선과  미국의 국내외에서의 회원사 저작권의 

보호 지원, 미국 내에서의 지적 자유 및 문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지향한다.

  BSA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1988년 설립된 비

영리단체이다.43) 정부를 상대로 사무용 소프트웨어 산업 및 하드웨어 파트너의 입장

을 표명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한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으며, 영국 런던

과 싱가포르에 각각 유럽, 아시아 지역 대표지부를 두고 있다. 52개국에 지부를 두고, 

세계 65개국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은 소프트웨어 메이커와 하드웨어 메이

커44)로 구성되어 있다.

  ESA는 비디오게임콘솔, 컴퓨터, 인터넷용 비디오·컴퓨터 게임을 제작·판매하는 기

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각종 활동을 위하여 1994년 4월 설립된 단체45)로 Microsoft, 

Sony, Nintendo, SEGA 등 2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설립시에는 Interactive Digital 

Software Association(IDSA)라고 하였지만, 2003년 7월 단체 활동내용을 보다 이해하

기 쉽게 하기 위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2005년 회원기업의 매출액은 미국

내 오락 소프트웨어 매출액의 90%인 70억 달러를 거두고 있다. 반 해적판 프로그램, 

경영 및 소비자 연구, 정부와의 유대와 지식재산 보호 노력 등을 포함하여 오락용 소

프트웨어 퍼블리셔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회원을 대표하여 법

개정, 규칙 개정 등에 관하여 정부기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스페셜 301조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USTR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E3(the Electronic Entertainment Expo)를 개최하고 있다.

  IFTA는 독립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산업의 세계적 협회로 1980년 AFMA(the 

American Film Marketing Association)로 출발하였다.46) 처음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시사회를 통하여 독립 영화 산업을 확대하고자 한 일련의 배포업자와 판매 업체가 회

원이었으나,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필름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본부를 LA에 

두고 있으며, 2004년 7월 1일 현재의 IFT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에는 22개국가

로부터 16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회원의 40%, 임원의 30%가 미국 이외의 

지역 출신이다. 매년 400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하며, 4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MPAA는 필름 영화 산업의 7개 거대 제작·배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1922년 설

43)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bsa.org 참조.

44) Adobe, Apple, Autodesk, Avid, Bentley Systems, Borland, Cadence Design Systems, Cisco 

Systems, CNC Software/Mastercam, Dell, Entrust, HP, IBM, Intel, Internet Security Systems, 

Macromedia, Mathworks, McAfee, Microsoft, PTC, RSA Security, SAP, SolidWorks, Sybase, 

Symantec, UGS 및 VERITAS Software 등.

45)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theesa.com 참조.

46)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ifta-online.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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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것이다.47) 처음에는 미국의 영화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였으나, 현재에는 극장용 

영화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케이블, 위성, 가정용 비디오, 인터넷 등에 오락 프로그램

을 제작·배포하는 산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영화는 150여개 국가이상에

서 상영되며,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시 125개 국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바, 

불공정 거래 장벽을 제거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밝히고 있다.

  NMPA는 가장 큰 미국 음악 퍼블리싱 관련 협회로 1917년에 설립되었다.48) 600여

개의 퍼블리셔를 대표하며, 그 아래에는 27,000여개 퍼블려서를 관할하고 있다. 이들은 

음악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음악 퍼블리셔의 이익을 보호·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IAA는 1952년에 설립된 단체로 미국 음성 음반을 창작, 제작, 배포하는 수백여개 

기업을 대표한다.49) 모든 형태의 음악 해적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 및 조사 직

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지역 음반 산업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술 환경의 신속한 변화에 맞추어 적적한 저작권 입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새로운 입법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INTA(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국제 상표 협회)

1) 개요

  이는 상표권자의 보호 및 촉진, 유용한 법률 제도의 확보 등을 목표로 1993년에 설

립된 것으로, 1878년 17개 무역상·제조업자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미국 상표협회(US 

Trademark Association)를 전신으로 한다. 현재 170개 국가 이상으로부터 4,300사가 

넘는 민간기업, 변호사·변리사 사무소, 조사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본부 사무국은 뉴욕에 있으며, 워싱턴 DC와 브뤼셀에 연락사무소(각각 2명의 컨설

턴트가 담당)를 두고 있으며, 각각 미국 정부와 EU에 대한 로비활동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기관, 상표관련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9월에는 상해에 해외대표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 활동내용

  INTA는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에는 세계적으로 상표관계자가 참가하

고 있는 단체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거래에 필요한 상표 및 상표 관련 제도를 유

47)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mpaa.org 참조.

48)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nmpa.org 참조

49)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ria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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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전시키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상표에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위조품 

문제에 대한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INTA는 상표 거래계의 대표격인 단체로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국제기관이나 

각국 정부를 상대로 상표 관련 정책이나 입법에 관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존의 

상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

컨대 WIPO의 각종 위원회, 즉 상표법 상설 위원회(SCT), 집행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등에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WTO/TRIPs, 

WCO 모델법, EU의 2003년 신세제규칙과 집행 지침 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상세한 코

멘트를 제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연방정부·연방법에 대한 코멘트는 물론, 주차원

에서도 주법을 갖추고 있지 않은 주정부에 대하여 상표 모델법의 적용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3) 국제 위조대책연합(International AntiCounterfeing Coalition: IACC)

1) 개요

  이는 1978년에 설립된 비영리 반위조단체이다. 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밀로 

공표되지 않고 있지만, 산업전반에 거쳐 다국적 기업 55개사, 위조대책기술개발기업

(Security Techonology Company), 조사회사, 법률사무소, 민간기구 등이 회원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사무국은 워싱턴 DC에 있으며 캘리포니아에도 직원을 두고 있다.

2) 활동내용

  IACC는 위조품·해적판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로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존재이다. 미국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로비활동, 교육 훈련활

동, 조사활동, 기타 기관과의 연대에 의한 정보교환활동 등 다면적인 활동을 하고 있

다.

  IACC는 미국 및 해외에서의 IP 집행에 관한 법률·규칙에 대하여 많은 코멘트50)를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 집행 제도의 표준화 작업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미국의 세관, 경찰, 지방 검찰관을 대상으로 한 훈련 세미나를 월 3회 정

도, 연간 25~30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훈련 활

동을 하고 있다. 2003년 11월에는 미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태국 방콕에서 세관, 경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1월에는 USPTO, 미국 대사관이 협력하여, 페르시

50) NIPLECC의 연차보고서나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코멘트를 제출하고 있으며, 위조품·해

적판과 범죄조직·테러 그룹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UNECE의 IP 자문가 그룹의 공동의장이며, WIPO의 집행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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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안 협력 회의 회원국에 대하여 같은 형태의 훈련 세미나를 오만에서 개최하였

다.51)

(4) PhRMA(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  미국 

약품 연구제조협회)

  미국내 의약 관련 연구와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이다.52) 2005년

의 경우 미국내 의약 산업의 연구 투자액 513억 가운데 394억 달러가 PhRMA 회원

사53)에 의한 것이었을 만큼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① 가격통제 없는 자유 시

장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에 보다 많은 환자가 접근하는 것, ② 강력한 지

식재산권 인센티브, ③ 환자에 대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규제와 자유로운 정보를 정책 

목표로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예컨대 의

회내 38명의 로비스트이외에도 2003-2004년도에는 160명 고용하였으며, 1988년이래로 

38개 쟁점에 대하여 35개 연방 기관을 상대로 64개의 조직을 활용한 바 있다.

4. 민간기구의 활동

  이상에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관련 민간기구를 살펴보

았다. 이들은 회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은 정부를 상대로 한 입법 정책의 제시, 소비자나 업계를 상대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계몽·선전하는 활동 및 직접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단속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그 내용을 보다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입법 정책의 제시

  1995년 로비공개법(The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 가운데 지식재산이라는 표제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AIPLA)과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이 있었다. 이와 같이 로비스트로 등재된 것이

외에도 민간기구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제도 자체의 입법과 정책 방향 

설정에 관여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NTA나 IIPA처럼 WIPO의 각종 위원회

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PhRMA와 BSA와 같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활동

51) 방콕에서의 세미나는 정부 지원없이 회원사의 비용 부담으로 개최되었으며, 오만에서의 경우는 그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52)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phrma.org 참조.

53) 3M Pharmaceuticals, Abbott, Boehringer Ingelheim Pharmaceuticals, Inc., Johnson & Johnson, 

Novartis Corporation, Pfizer Inc, Serono, In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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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적인 경우도 있다. 특히 BSA의 경우는 세계적인 규모로 각국 정부나 국제기

관에 대하여 법개정이나 정책에 관한 제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경우

에는 IIPA를 통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회원사의 

조사결과가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USTR에 제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반위조품·

해적판 관련 단체들과 상부조직을 만들어 연대활동의 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입법정책의 제시 과정에서는 피해 상황에 대한 수치적 제시가 효과적인 근거가 되

고 있다.54) IIPA와 같은 경우에는 1990년이래로 2004년도까지 총 10회 저작권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의 통계 수치는 그대로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내용이 된다. 또한 정부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자체를 평가함으로써 정부를 상대로 

관련 회원사의 입장을 표명한다. IIPA의 회원사 중의 하나인 BSA 역시 전세계의 지

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매년 그 상황을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당해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함

께 개별 국가의 법률 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개선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하게 된다. ESA역시 회원을 대표하여 법개정, 규칙 개정 등에 관하여 정부기

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스페셜 301조에 의견

서를 작성하여 USTR에 제출하고 있다.

(2) 교육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단순히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만으로 충분할 수는 없

다. 지식재산 산업 종사자와 그 소비자로 하여금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식재산 보호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지식재산 

단체는 교육·계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교육·계몽 활동은 회원사를 상대로 

한 것과 일반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회원사를 상대로 한 교육은 정기 보고

서를 발표하면서 정례 모임을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INTA와 같은 경우에는 회

원만을 대상으로 격주간지 INTA Bulletin, 격월지 The Trademark Reporter, 연간지 

INTA Membership Directory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연례 모임

에는 약 7,000여명에 가까운 회원이 참가한다. 또한 지식재산 보호 상황에 대한 지속

적인 설문 조사나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 수집 활동은 회원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며, 그 조사 내용은 입법 정책 제시 활동의 근거로 활용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활동은 민간 기구가 회원을 대표하여 직접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IACC

와 같이 회원사인 조사 회사를 통하여 회원간에 개별적으로 조사가 위탁되는 경우도 

54) 예컨대 미국 특허상표청과 같은 경우 BSA나 Microsoft의 보고서등을 참고로 지식재산에 대한 해

적행위에 따른 피해 상황이나 영향에 대하여 그 개요를 파악하고는 있으나,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

한다든지, 피해액, 세수 감소, 고용상실수를 추정하는 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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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일반을 상대로 한 교육·계몽 활동은 지식재산권 제품의 적법한 시장을 확대하

며, 불법 유통망에 대한 감시 활동자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BSA는 북미, 남

미, 아시아 등 65개국에서, TV, 라디오, 신문 등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해적판

(Anti-piracy)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INTA는 그 하부 조직인 BNEF(Brand Names 

Education Foundation)를 통하여 브랜드 가치 평가 등의 지식을 보급하고 있다. 즉 일

반인을 상대로 브랜드 네임에 관하여 교육·계몽 활동을 하기 위하여 1987년 창설된 

NGO인 BNEF를 통하여 상표법 관련 학생이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의 법정이나 논

문 콘테스트, 장학금 수여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 비디오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에

서 계몽 활동을 하고 있다.

(3) 집행 과정에의 참여

  지식재산의 보호는 입법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제도의 집행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접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법률 집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 집행과정에의 참여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단체도 있지만, IACC와 같이 

그 주된 업무가 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 것도 있다. 위조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IACC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관, 경찰, 지방검찰관 등을 훈련시키

고 있다. 또한 MPA와 같이 저작권 보호 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저작물에 대한 적극적

인 보호를 외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한다.

  집행 과정 중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고소

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를 대표하여 직접 단속이나 형사 처벌 단계에 참여하

기도 한다. 나아가 집행 제도 자체에 대한 코멘트를 제시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기도 

한다. 예컨대 IIPA의 200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는 비디오 해적행위에 대한 우

리나라의 법률 집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MPA의 불

만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법원은 단순히 행정적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

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V. 우리의 상황과 결론

  이상에서 미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이 무역정책과 연계된 과정과 그 과정

에서 작용한 지식재산 산업을 대표하는 민간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의 

지식재산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설치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하는 거대 기업들의 로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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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경상가격 국민총소득

대비(%)

국내총생산

대비(%)금액(억원) 증가율(%)

1996 108,781 15.2 2.43  2.42 

1997 121,858 12.0 2.49 2.48 

1998 113,366 △7.0  2.38   2.34 

1999 119,218 5.2 2.28 2.25 

2000 138,485 16.2 2.40  2.39 

2001 161,105 16.3 2.59 2.59 

2002 173,251 7.5  2.53 2.53 

2003 190,687 10.1   2.63 2.63 

2004 221,853 16.3 2.84  2.85 

2005 241,554 8.9 3.00p)  2.99p)

<표 1>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추이

TRIPs라고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 자체가 국제적인 규모에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

호하고자 했던 한 기업의 로비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었으며, 매년 USTR이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 역시 저작권 단체의 로비에 의한 것임을 보았다. 이와 같이 지식

재산이란 그 권리자의 입장이 가장 잘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되었으며, 현재에도 그

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직접 우리에게 끌어들이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

이라는 거대 시장에 근거한 거대 자본이라는 혜택이 있었으나, 지식재산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었던 무역정책을 구축할 수 있었던 미국의 예를 우리 상황에 그대로 접

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지식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장하여 왔으며, 제도적인 노력역시 경주해왔다. 특히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

와 이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확대해왔다.

  연구개발의 성과에 있어서도, 예컨대 2006년 10월 16일 WIPO가 발표한 2004년도 

세계 각국의 특허출원상황을 보면, 1,599,000건 중의 특허출원 중 우리나라는 약 

157,000건으로 일본, 미국을 이어 3위를 차지할 만큼 일정 결실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식재산 전략이 무역정책과 연계되어 활용되

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식재산을 독립한 항목으로 통계·분석한 무역통계 자료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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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게 현실이다. 나아가 미국의 그러했던 것처럼 자국 지식재산 제품의 피해를 이유

로 상대적 시장 폐쇄라는 무역 수단을 활용하기에는 우리의 소비시장이나 산업구조는 

미약하기만 하다. 또한 다자간·양자간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만큼 충분한 통

계적 수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식재산권자의 의사를 적극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구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부재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듯하다. 기본적으로 법률

이 무역정책에 있어 민간부문 특히 지식재산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두

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입법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우리 지식재산권자 단

체에게는 부족하다. 이는 자금력의 열세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자의 인식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민간기구의 조성과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비

영리법인의 설치·육성 등이 제안된 바 있다.55) 이처럼 지식재산 관련 민간기구의 활성

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도 한 방안이다. 

지식재산 관련 민간단체의 주된 활동은 당해 업자들의 입장을 반영된 입법, 당해 업자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한 교육 활동 및 집행과정에서의 참여이다. 이러한 활동이 가장 

요구되며 또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관은 당해 지식재산권자이며, 그 조직 형

태는 업종별 조직체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업종별 조직체<표 2>를 통하여 내외국

에서의 당해 업종의 침해 상황 및 외국 법제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무역정책에 활

용하여야 할 것이다.

55) 2005년 11월 8일 발의되었던 김영선의원안과 정성호의원안에서는 공히 정부는 ··· 지식재산제도 및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의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를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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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체 관련 부처

대한출판문화협회 문광부 출판신문과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문광부 게임음반과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문광부 저작권과

한국미술저작권협회 임의단체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문광부 저작권과

한국방송작가협회 문광부 저작권과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타 문광부출판신문과·저작권과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

한국영상협회 문광부 영상진흥과

한국음악산업협회 임의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광부 저작권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문광부 저작권과

한국의류산업협회 산자부 섬유패션산업과

<표 2> 국내 권리자 업종별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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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the Trade Policy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Kim Ji Young

 The role of IPRs in international trade, the global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as grown considerably, especially since the 1970s. IP regulation 

during the 1980s came to be linked to trade policy, this setting the stage for 

the globalization of IP standards. Competition regulation, at least so far as IP 

was concerned, began to adopt a hands-off approach. The rationale behind 

these movements is the exterior influences and pressures coming from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ctors. In fact, private interest groups are 

increasing competing to shape the international IPR in ways that further their 

economic interests and reflect their sense of fairness. For example, Under the 

leadership of Pfizer's CEO backed up by his IBM counterpart, the ACTPN 

successfully elicited the support of groups such as the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and the Chemical Manufacturers of America, and 

actively sought to educate congressmen and the USTR officials in the arcane 

subject of IPRs, and its importance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need for a 

multilateral solution with GATT as the best available forum. And, IIPA works 

closely with the U.S. Trade Representative in the annual "Special 301" reviews 

on whether 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any foreign country deny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fair and equitable market 

access for U.S. persons relying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rivate interest groups do not only collect statistics for IP Infringement, but 

also endeavor to acquire and protect the IPRs. The acquisition of rights and the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include a small army of people to monitor the 

market, take enforcement action, if necessary, engage law enforcement, lobby 

government agencies and other steps. In these ways, private interest groups of 

Korea should expand their powers to reflect their IP in trade policy.




